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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의 배경

□ 비과세·감면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납세자들의 세부담 경감을 통해 

특정한 경제행위를 촉진하거나, 특정한 산업을 육성하거나, 특정한 계층

을 보호하는 데 활용되는 정책수단

○ 비과세·감면제도들은 재화와 용역의 상대가격을 변화시키거나 특정 계층

으로 이전되는 소득의 형태를 띠게 됨

- 재화와 용역의 상대가격이 정책적으로 인하됨에 따라 정책이 의도한 

대로 자원배분을 변화시키며 특정 경제행위를 촉진하거나 특정 산업을 

육성할 수 있음

- 소득이전의 형태로 특정 계층을 보호할 수 있음

○ 비과세·감면제도들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활용되는 정책수단이지만,

긍정적 외부효과가 없는 경우 결과적으로 효율적 자원배분을 저해

□ 특정한 정책목표를 위해 도입된 비과세·감면제도들이 항구화·기득권화되

는 경향

○ 해당 정책목표의 필요성이 도입 시점보다 완화되었거나 사라진 경우에

도 제도가 존속·확대

○ 유사한 정책목표를 가진 세출예산과의 연계 및 종합적인 검토가 적절히 

수행되지 않아서 특정 경제행위, 특정 산업, 또는 특정 계층에 중복적으

로 지원되며 과세형평을 저해

○ 우리나라 비과세·감면 규모는 연간 30조원 수준을 보이며 재정건전성 유

지 및 확보에 부담으로 작용

□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는 비과세·감면제도를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

적인 방법으로 관리하고자 2013년부터 조세지출 성과관리 체제를 도입

○ 조세지출 성과관리는 개별 비과세·감면 항목들의 소관부처에서 시행하는 

자체평가와 전문가 그룹에 의해 수행되는 종합평가로 구성

Ⅰ.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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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개 비과세·감면제도들의 소관부처를 지정하고 자체평가를 실시

□ 비과세 감면제도의 정비는 일차적으로 세입기반을 확대하여 재정건전성 

개선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과세형평성을 개선하

는 데 기여

○ 합리적인 비과세 감면제도의 정비는 조세제도 선진화에 필수적 요인

□ 향후 복지지출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과세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대규모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계획

○ 2012년 1.2조원 규모의 비과세·감면 정비를 포함하여 2015년까지 총 5.7

조원 규모의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계획

○ 2013년 3.4조원, 2014년 9,488억원, 2015년 1,259억원의 비과세·감면 정비

를 계획하고 있음 

정비연도 정비금액 누계 ‘13 ‘14 ‘15 ‘16 ‘17

합계 56,894 179,919 1,356 17,525 47,703 56,508 56,827

‘12년 12,235 46,542 1,356 9,922 11,096 12,000 12,168

‘13년 33,912 106,339 0 7,603 30,912 33,912 33,912

‘14년 9,488 24,671 0 0 5,695 9,488 9,488

‘15년 1,259 2,367 0 0 0 1,108 1,259

자료: 기획재정부·관계부처합동(2013),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

<표 Ⅰ-1>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 계획

(단위: 억원)

□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정부의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의지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정부의 정비계획이 가져야 할 개편원칙과 분야별 개

편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정부 정책수립에 일조하고자 함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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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비과세·감면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 (총액현황) 국세감면율은 2009년 15.8%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지만 

비과세·감면 총규모는 연간 30조원 내외에서 유지 

○ 국세감면율 = 100*국세감면/(국세수입+국세감면)

○ 2009년 이후 국세감면액이 하향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2011년 이후 

30조원을 소폭 하회하는 것은 제도 정비를 통한 비과세·감면제도의 축소 

노력에도 기인하나 소득공제에 따른 국세감면액 산출방법 변경에 크게 

기인

- 2012년 잠정 국세감면액은 29.7조원이지만 기존의 산출방법에 의하면 

31.6조원 수준으로 국세감면액 추정방법의 변경으로 약 1.9조원 감소  

구분 ’08 ’09 ’10 ’11 ‘12 잠정

국세감면액 28.8 31.1 30.0 29.6 29.7

국세수입액 167.3 164.5 177.7 192.4 203.0

국세감면율 14.7 15.8 14.4 13.3 12.8

<표 Ⅱ-1> 비과세·감면 총액 추이

(단위: 조원, %)

□ (세제지원 분야별 현황) 근로자․농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이 

63%

○ 이 중 근로자(소득공제)분야의 비중이 전체의 31%로 가장 높고, 농업 및 

중소기업이 각각 17.6%와 14.6%로 나타나며 지나치게 특정 분야에 치중

Ⅱ. 비과세·감면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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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감면액 감면비중

투자 25,778 8.7

연구개발 27,931 9.4

근로자(소득공제) 92,159 31.0

농림어업 52,245 17.6

중소기업 43,458 14.6

기타 55,745 18.7

계 297,317 100

<표 Ⅱ-2> 주요 분야별 현황

(단위: 억원, %)

□ (세출예산 분야별 현황)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사회복지, 농림수산, 보

건분야가 전체의 82%를 차지하며 특정분야에 집중된 상황

○ 사회복지와 보건분야의 합계는 전체의 31.3%에 달하며 산업·중소기업·에

너지분야 비과세감면과 거의 같은 수준

구분 감면액 감면비중 구분 감면액 감면비중

1.일반공공행정 16,657 5.6 9.보건 35,967 12.1

3.외교,통일 4 0.0 10.농림수산 52,375 17.6

4.국방 2,248 0.8
11.산업 ·중소기업 ,

에너지
97,850 32.9

5.교육 13,312 4.5 12.교통,물류 5,239 1.8

6.문화,관광 60 0.0 14.국토,지역개발 7,421 2.5

7.환경 9,091 3.1 15.과학기술 201 0.1

8.사회복지 56,892 19.1 기타 0 0.0

계 297,317(100%)

<표 Ⅱ-3> 세출예산 분야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억원, %)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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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규모별 현황)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비중이 60%로 현행 

비과세·감면제도의 혜택은 고소득층, 대기업보다는 서민중산층, 중소기업

에 집중되며 이들의 세부담을 낮추는 역할 

구     분 감면액 감면비중

서민․중산층, 중소기업 170,189 59.4

고소득층, 대기업 116,275 40.6

계 286,4631) 100.0

<표 Ⅱ-4> 소득규모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억원, %)

주: 1) 기타(외국인투자 관련 세제지원, 일부 양도소득세 감면 등) 10,853억원 제외

□ (부처별 현황) 복지부, 농림부, 산업부, 중기청의 비중이 69%를 차지하며,

세출예산 분야별 현황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중앙부처의 비중이 높

게 나타남

구분 감면액 감면비중 구분 감면액 감면비중

고용노동부 590 0.2 보건복지부 78,118 26.3

교육부 13,098 4.4 산림청 11 0.0

국방부 2,248 0.8 산업통상자원부 38,848 13.1

국세청 15,809 5.3 선거관리위원회 254 0.1

국토교통부 13,313 4.5 여성가족부 1,998 0.7

금융위원회 10,317 3.5 외교부 4 0.0

기획재정부 13 0.0 중소기업청 41,162 13.8

농림축산식품부 45,645 15.4 해양수산부 1,281 0.4

문화체육관광부 1,962 0.7 환경부 677 0.2

미래창조과학부 27,931 9.4 기타 4,039 1.4

계 297,317(100%)

<표 Ⅱ-5> 소관부처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억원, %)

주: 여러 부처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부처로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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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 비과세·감면제도는 경제적 효율성과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정부의 시장

개입 수준이 정부 재정지출 확대보다 낮아서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제고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연구개발과 같이 긍정적 외부효과를 갖는 분야에 대한 조세지원을 통해 

시장실패를 치유하고 적정한 자원배분을 유도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 

제고 가능

○ 다양한 취약계층에 대한 세금경감을 통해 다소나마 소득을 보전함으로

써 과세형평성 제고 가능

○ 금융이나 예산지원에 비해 시장개입 수준이 낮고 재정지출보다 적은 행

정비용과 단순한 행정절차 등 민간부문의 자율성 보장 가능

□ 이러한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비과세·감면제도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

이 있음

가. 항구화 및 기득권화 경향에 따른 세수기반 약화

□ 한번 도입되면 축소 또는 폐지되기 어려웠던 과거의 일몰연장 관행은 세

수기반을 잠식하며 감면규모 확대를 초래

○ 과거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와 관련된 논란의 중심에 있던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는 18회 일몰 연장되며 상시화되는 경향을 보였음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본래 목적은 경기침체기에 투자 확대를 유인함

으로써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었으나, 경기확장기에 축소·폐지

하지 못하고 경기가 악화되기 전에 도입·확대하지 못하는 등 본래의 정

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히 운용되지 못했음

○ 2000년 13.3조원이던 비과세·감면규모는 연평균 6.9%씩 증가하며 2012년 

29.7조원 규모로 국세수입 연평균 증가율인 6.7%를 다소 상회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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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수입규모는 2000년 92.9조원에서 2012년 203.3조원으로 증가

 나. 정책목표에 부합하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들

□ 제도가 도입될 당시 해당 정책목표에 부합되도록 제도가 설계되지 않았

거나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제도들도 다수

□ 정책목표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는 저축지원을 위한 

금융소득 비과세·감면제도들임

○ 저축지원을 위한 비과세·감면제도들은 소득세법의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

험차익 이자소득세 비과세를 포함하여 총 14개로 2012년 감면액은 1조 

4,641억원에 달함(<표 Ⅱ-6> 참조)

○ 저축지원은 저소득층의 저축 장려를 정책목표로 삼아야 마땅하나 통계

청의 2012년 가계금융복지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득 하위 40% 계층까지

는 저축 여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서 현 제도들의 주 수혜자는 

고소득층과 고액 자산가로 볼 수 있음

- 관련 제도 중 2012년 세법개정으로 신설된 비과세 재형저축의 경우 소

득 수준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고 세제혜택 대상 불입액 한도가 제한되

지만, 장기저축성보험, 세금우대종합저축,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

과세 등은 소득이나 재산보유수준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

* 특히 농협, 수협 등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조세지

출 규모가 크지만, 본래의 정책대상자인 농어민뿐만 아니라 1만원 정

도의 출자금으로 가질 수 있는 준조합원의 자격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실질적 정책대상자는 농어민이 아닌 전 국민임

* 2011년 말 기준 농협의 비과세 예탁금 62조원 가운데 80.9%에 달하는 

50조원이 준조합원의 예탁금

- 올해부터 금융종합소득 과세 기준금액이 2천만원으로 인하됨에 따라 

고액자산가들의 경우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되는 금융상품에 투자할 

Ⅱ. 비과세·감면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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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실적)

2012

(잠정)

2013

(전망)

저축지원 비과세·감면 14,731 14,461 15,311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비과세(조특법 §86의2) 156 153 150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86의3)

287 549 351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조특법 
§87조의2)

108 103 97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87의5)

28 29 31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87의6)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이자·배당소득비과세(조특법 §88의2)

3,284 3,277 3,270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88의4) 203 430 294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조특법 §88의5, §89의3)

5,665 5,980 6,312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89) 1,871 1,766 2,410

해외자원개발투자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91의6)

9 14 23

녹색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91의13)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조특법 §91의14) 신설 신설 신설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의 이자소득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25조의1)

767 801 839

<표 Ⅱ-6> 저축지원 금융소득 비과세·감면제도 현황

(단위: 억원)

유인이 많아졌으나, 분리과세 대상인 부동산투자펀드, 선박투자펀드,

해외자원개발펀드 등은 투자금액에 한도가 없으며 장기저축성보험도 

한도 없이 비과세

- 노인 및 장애인 등의 생계형 저축의 경우도 소득이나 재산보유 수준에 

대한 요건 없이 60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이면 

가입할 수 있어서 고소득층이나 고액자산가에게 더 큰 혜택이 주어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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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 

규모
항목 수 비중 주요제도

10억 미만 14 6.2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10억 이상 

~100억 미만
36 15.9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연구개발관련 출연금등의 과세특례, 영농상속공제,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가업상속공제,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등

100억 이상 92 40.7

동거주택 상속공제, 기장세액공제,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의 이자소득 비과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폐광지역 카지노에 대한 

<표 Ⅱ-7> 비과세·감면제도의 활용실적 

(단위: 건, %)

□ 비과세 감면 규모가 100억원 미만이거나 신설된 지 2년 이상 됐으나 활

용실적이 미미한 제도들이 전체 226개 항목 중 85개로  37.6%에 달하고,

이 제도들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

○ 201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발표된 226개 제도의 조세지출 규모는 

2012년 29.7조원으로 평균 1,328억원 수준

○ 이러한 평균 수준에 크게 미달하는 100억원 미만 또는 실적이 없는 제도

들은 납세자들에게 큰 인센티브로 작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2012년 기준 비과세·감면 규모가 10억원 미만인 제도들이 14개, 1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인 제도들은 36개로 전체 대비 6.2%와 15.9%를 차지

- 신설된 지 최소 2년 이상 된 제도들 중 활용실적이 없는 것으로 발표된 

제도들은 총 35개로 전체 항목 수의 15.5%를 차지

○ 이처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제도들은 제도 설계부터 면밀히 검토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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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 

규모
항목 수 비중 주요제도

개별소비세 저율과세, 다자녀 추가공제,

근로장려금 지급,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

실적 없음(-) 35 15.5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방송신문교육용 고급사진기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중소기업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등

신설 6 2.7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2013년 

발생전망) 등

추정곤란 21 9.3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녹색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등, 농어촌 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희귀병 치료제애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사회기반시설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등

기타(신규 등) 22 9.7

알뜰 주유소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 이자소득세 비과세,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합계 226 100.0 -

주: 1. 기타(신규 등)는 조세지출예산서에는 비과세·감면제도로 포함되지 않았으나, 2013년 조세지

출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어 있는 제도들로 감면규모를 알 수 없음

2. 전체 기존제도의 개수는 226개이며, 이는 201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기준 

자료: 1. 대한민국 정부(2012),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 기획재정부(2013), 「201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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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세부담의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하는 공제방식의 문제

□ 소득세의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는 소정의 한도까지 과

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동일한 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경우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에게 더욱 큰 혜택이 주어짐

○ 예를 들어,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의 특별공제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이 

1천만원인 A씨의 경우 6%의 세율에 의해 과세되므로 보장성보험료 특

별공제에 의해 6만원의 혜택을 받지만,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는 B

씨의 경우 38%의 세율로 과세되므로 보장성 보험료 공제에 의해 38만원

의 혜택을 받게 됨

○ 이처럼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율이 적용되므로 동일한 

규모의 특별공제의 경우 고소득자에게 유리할 뿐만 아니라 고소득자일

수록 보다 공제금액의 규모가 확대(<표 Ⅱ-8> 참조)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 추가공제)의 경우 근로소득규모 1

억원을 전후하여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공제규모의 변화는 역-U자 형태

를 보임

- 조특법상 공제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규모는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조특법상 공제 합계의 경우 1인당 평균 공제

규모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같이 증가하다 2억원을 정점으로 감소하

는 역-U자 형태로 나타남

□ 2013년 2월말에 특별공제 개인별 한도를 2,500만원으로 설정하였으나 이

는 매우 극소수의 고소득계층에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른 소득

계층에서 발생하는 특별공제의 역진성에 대한 문제는 공제방식의 변경으

로 완화할 필요 

○ 2011년 기준 과세대상자 1인당 평균 특별공제합계가 2,50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근로자는 근로소득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4,705명에 불과

- 2011년 과세대상자는 729만명에 달해서 특별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근

Ⅱ. 비과세·감면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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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규모
특별공제

합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1천만 이하 170.2 137.4 68.0 125.7 33.5

2천만 이하 264.9 168.1 117.3 213.1 50.3

4천만 이하 489.6 222.2 195.0 276.9 82.2

6천만 이하 808.8 296.4 278.8 383.4 138.7

8천만 이하 979.9 373.9 323.9 387.8 189.4

1억 이하 1143.9 441.3 356.2 449.7 235.1

2억 이하 1325.1 553.7 404.9 541.8 318.2

3억 이하 1762.7 900.8 578.9 611.7 573.1

5억 이하 2332.0 1,314.1 879.3 635.5 818.2

10억 이하 3470.6 2,134.0 1,731.1 676.7 1,270.9

10억 초과 6630.0 3,217.4 7,137.5 701.9 4,092.8

<표 Ⅱ-8> 2011년 기준 특별공제 항목들의 역진성: 소득규모별 1인당 평균 공제금액

(단위: 만원)

로자 비중은 0.06% 수준에 불과

○ 따라서 나머지 99.4%의 과세대상 근로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특별공제

의 역진성은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할 필요

- 세수효과를 고려하여 세수중립적으로 제도를 설계하되 역진성 문제는 

개선될 수 있도록 개편할 필요

- 그러나 소득 하위계층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특정 소득 수준을 

초과하는 계층의 세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음

 라. 세제의 중립성 및 수평적 형평성 저해 가능성의 문제

□ 비과세·감면과 세출예산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경우 동일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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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야에 중복지원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수평적 형평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큼 

○ 농림어업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비과세·감면제도들의 경우 재정지

출이 보다 효과적이므로 정상적으로 세금을 거둬서 재정지출을 통해 직

접 지원할 필요

-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단의 선택을 위해 세출예산과의 연계 강화 필요

- 예를 들어, 농림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나 면세유

제도와 같이 중간투입재에 대한 1원의 비과세·감면은 농림어업인 소득

을 0.56원 증대하는 것으로 분석1)되므로 정상적으로 과세하여 세수를 

확대하고 이를 다시 해당 계층을 위한 재정지출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

* 물론 납세자와 재정지출의 수혜자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중간투입재

에 대한 면세의 혜택이 중간재화 생산자 및 농림어업 최종재의 소비

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방지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균형 잡힌 시각에서 특정한 정책목표에 어느 정도의 지원이 적절한

지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2012년 농림어업의 GDP 비중은 2.5% 수준이나 농림어업 분

야의 비과세·감면 혜택은 전체 규모의 17%를 상회하는 5조원 규모

* 이는 균형 잡힌 수준의 조세지원으로 보기 어려움

- 뿐만 아니라 2012년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지출은 18.1조원 규모로 전

체 재정지출 규모인 325.4조원의 5.6% 수준을 차지하고 있음

마. 새 정부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기존 비과세·감면제도의 개편  

□ 새 정부는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 주체를 중소기업으로 설정하고 성장 희

망사다리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지원할 수 있는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1) 박기백·이명헌·정재호, 『농업부문 조세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과제』, 한국조세연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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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고민 필요

○ 중소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한 방법은 세제혜택과 공정거래, 금융, 예산 

등 여타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모두 확대하는 것임

- 그러나 이러한 정책방향은 이미 오랜 기간 시행됐으나 중소기업들은 여

전히 피터팬 신드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일정한 세제혜택과 금융 및 예산 지원을 지속적으

로 확대하는 것은 귀중한 자원을 낭비하고 목표했던 중소기업들의 성장

을 유도하지 못할 가능성

○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와 같이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이기 때문

에 받고 있는 여러 혜택들을 축소하여 기업규모별로 차등 적용되는 세제

상의 차이를 축소하고 고용창출과 혁신 성향을 제고하지 않는 중소기업

들에게는 세제혜택을 지원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

- 특히, 비과세·감면제도를 통한 세제혜택을 받는 중소기업들은 어느 정도 

수익성을 확보한 기업들이므로 고용창출과 혁신을 위한 노력 없이 현 

상태에 안주하려는 기업들에는 미미한 수준의 세제지원만을 허용

- 행정비용이 유발되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크고 혁신지향적 중소기업들을 

엄선하여 세제지원이 아닌 금융 및 예산 등 비세제상의 지원을 통해 중

소기업 배려 또는 보호차원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

* 성장 가능성이 있는 혁신 지향적 중소기업들 중 사업 초기단계의 기

업들은 일반적으로 적자상태여서 세제상의 혜택을 확대하더라도 수

혜기업이 될 수 없으므로 세제 이외의 여타 제도를 통해 지원할 필요 

○ 일부 대기업들에 비과세·감면혜택이 집중되는 경향을 지적하며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영하여 대기

업 관련 지원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하면 중소기업이 성장하면서 포기해

야 할 세제혜택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더 커지는 문제가 발생 

□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여러 비과

세·감면제도들을 고용과 연계할 필요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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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률 제고는 개인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므로 

가능한 많은 제도들을 고용과 연계할 필요

- 2010년 세제개편을 통해 여러 제도들을 고용과 연계하는 시도를 시작했

으나 여전히 현행 제도들은 대부분 고용창출과 연계되지 않고 있음

- 고용과 연계된 대표적인 제도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개편한 고용창출투

자세액공제가 있음

○ 투자를 통해 고용을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의 확보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투자 중심으로 설계된 대부분의 기존 제도들을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할 필요

- 환경, 에너지절약, 안전시설 등 특정 시설에 대한 투자가 긍정적 외부효

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 시설투자는 고용과 연계

- 정치적 부담 등으로 인해 기업규모별 차등적 조세지원 격차를 축소하도

록 제도개편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관련 제도들을 고용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예를 들어,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제도들의 세액공제(감면)율을 (낮은 

기본공제율 + 고용확대 실적에 따라 차등적 추가공제율)로 대체하여 

고용률 제고 또는 세수 확보에 기여하도록 설계

  바. 소득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편중 현상 

□ 2012년 비과세·감면액의 92.7%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에 집중되어 

있으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은 47.8%의 소득세 감면으로 나타

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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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소득세
104,144

(45.3%)
154,547 160,593 152,787 130,074

142,081

(47.8%)

법인세
61,925

(27.0%)
70,181 71,767 70,491 91,815

80,524

(27.1%)

부가가치세
40,083

(17.5%)
39,657 43,741 45,921 50,465

52,913

(17.8%)

기타 23,400 23,442 34,520 30,798 23,567 21,799

합계 229,652 287,827 310,621 299,997 296,021 297,317

자료: 『조세지출예산서』, 각 년호

<표 Ⅱ-9> 주요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억원)

□ 이러한 소득세 관련 비과세·감면제도의 편중 현상은 낮은 소득세율과 함

께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세목인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악화

○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소득세수 비중은 평균 8.9% 수준이나 우리나

라의 비중은 3.5%에 불과

○ 법인세의 경우 2000년대 우리나라 비중이 OECD 평균 비중을 소폭 상회

○ 부가가치세의 경우 2000년대 우리나라 비중이 OECD 평균 비중보다 약 

2.7%포인트 낮은 수준

□ 소득재분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비과세·감면제도 중 소득세 관

련 제도의 개편이 필요함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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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 시기별 3대 기간세목의 GDP 대비 세수 비중 추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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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항목 수
감면규모합

계

2013년 

일몰

2014년 

일몰

2015년 

일몰
일몰 없음

아주미흡 10 12,922 1,959 0 1 10,962

미흡 34 60,537 1 1,740 24,403 34,389

보통 104 175,740 13,495 71,469 29,508 61,268

미제출 40 20,944 1,432 13,090 1,869 4,553

<표 Ⅲ-1> 자체평가결과 등급별 감면규모 합계 및 일몰예정 규모 

(단위: 개, 억원)

Ⅲ. 비과세·감면제도 정비기준 및 분야별 정비방안

1. 정비기준

□ 기존 제도들은 일몰 도래 시 원칙적으로 폐지 또는 축소

○ “일몰 도래 시 원칙적 폐지, 필요시 엄격한 검토를 통해 재설계 후 도입”

하겠다는 새 정부의 정비 원칙 준수

- 이러한 원칙의 일관된 적용을 통해 향후 비과세·감면제도는 한시적으

로 특정한 정책목표의 필요에 따라 운용되고 반드시 폐지된다는 인식

을 납세자들에게 확산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최소화

○ 2013년 처음 시행된 조세지출 자체평가 결과 ‘아주 미흡’ 및 ‘미흡’ 등급

은 원칙적으로 폐지, ‘보통’ 등급은 축소·재설계

- 첨부한 ‘조세지출 자체평가 확인·점검 결과 요약’ 참조

* 결과는 5등급으로 분류: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아주미흡’

- 소관부처가 지정된 226개 기존 제도 중 자체평가 결과를 제출하지 않

은 40개 제도는 우선정비 대상에 포함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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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비과세·감면제도의 신설 또는 기존 제도의 확대는 최대한 억제

○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평가되는 제도에 한하여 신설

하거나 기존 제도를 개편 또는 확대하되, 다른 감면을 추가 정비하는 

Pay-Go 원칙을 준수

- 자녀장려세제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유사한 정책목표를 갖고 있

는 다자녀추가공제 등 추가공제 항목들에 대한 축소개편 필요 

○ 세출예산의 형태보다 비과세·감면제도로만 달성할 수 있는 정책목표에 

한하여 신중히 검토

□ 기존 제도 폐지 또는 개편 시 수직적·수평적 형평성 제고 및 제도의 정

책목표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제도의 설계부터 검토하여 정비

○ 담세능력이 큰 고소득자나 대기업이 주 수혜자인 제도는 단계적으로 축

소 또는 폐지하며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

- 지나치게 특정 분야 또는 특정 계층에 혜택 또는 부담이 집중 되지 않도

록 수평적 형평성도 함께 고려

○ 상대적으로 담세능력이 작은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의 경우 정책목표를 

새롭게 설정하는 등 재설계를 통해 유지 또는 단계적으로 축소

-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받고 있는 많은 혜택들

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일자리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혁신지향적

인 중소기업들에는 보다 큰 혜택을 줌으로써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과 

고용률 70% 달성에 기여하도록 재설계할 필요 

○ 앞서 언급한 저축지원을 위한 금융소득 비과세·감면제도들과 같이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제도들은 우선 정비대상에 포함

- <표 Ⅱ-6>에서 보여준 14개 금융소득 비과세·감면제도들의 경우 일부

만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부분적 개편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

되고 있음

* 여러 개의 저축지원을 위한 금융소득 비과세·감면제도들 중 하나 또

는 일부만 폐지하거나 혜택을 축소하는 경우 다른 제도로 금융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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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동만 초래할 뿐 제도개편의 효과는 미미함2)

* 또한 저축지원을 위한 금융소득 비과세·감면제도들이 저축을 증대시

키는 효과는 미미하거나 없다고 분석3)

□ 세출예산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중복지원되거나 세출예산으로 대체가능

한 경우 우선정비대상에 포함시켜 재정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에 기여

○ 향후 비과세·감면제도의 세출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수단 및 정책조합을 선택

○ 농림어업인,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의 배려 및 보호 차원의 지원은 비과

세·감면을 통한 세제혜택보다는 재정지출이 보다 효과적이므로 다양한 

관련 제도의 정비 필요

2. 분야별 정비방안

 가. 투자 및 고용

1) 정비방향

□ 투자의 고용유발효과가 낮아지면서 일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를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한 정책기조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

○ 긍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특정 설비(환경보전, 에너지절약, 안전 등)

는 고용 친화적 개편 대상에서 제외

○ 이러한 특정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된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세액공제율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되었거나 예산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설비투자

에 대한 조세지원은 축소 또는 폐지

2) Hungerford and Gravelle(2010),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IRAs): Issues & Proposed Expansion," CRS

3) OECD(2007), Encouraging Savings Through Tax-Preferred Accounts, OECD Tax Policy Studies, No.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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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의욕을 감소시키지 않고 고용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에 대한 조세지

원은 유지·강화

2) 주요 항목별 검토

□ 투자와 고용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대기

업의 기본공제율을 이미 1%포인트 인하했으므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는 현행을 유지

□ 환경보전, 에너지절약, 안전설비 등 특정 설비의 경우 긍정적 외부효과가 

유발되므로 유지할 필요도 있지만, 환경보전과 에너지절약 설비투자에 대

한 세액공제율이 10%로 다소 높은 수준이므로 생산성향상시설 등 여타 

특정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수준으로 다소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할 필요

○ 현행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3%, 중소기업 7%

□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조특법 제104조의15)의 일몰기한이 2013년 말

이므로 일몰도래 시 종료 원칙을 적용

제도 정비방안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1%p 기 인하했으므로 현행 유지

환경보전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세액공제율 인하

(현행 세액공제율이 10%로 다소 높은 수준)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
▪일몰도래시 종료원칙 적용

<표 Ⅲ-2> 투자 및 고용 관련 주요 항목별 검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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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연구개발

1) 정비방향

□ R&D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대표적 투자일 뿐만 아니라 창조경

제 구현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현행 제도를 유지·확대하며 국가경쟁력 

제고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초·원천연구 및 지식기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할 필요

○ 다만, 기업규모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 연구개발 전담인력 인정 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조정

○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이 적은 일반직원의 인력개발비에 대한 인정범위

는 다소 조정할 필요

□ R&D 관련 조세지원제도 중 준비금 손금산입제도는 유사한 해외사례가 

없으므로 제도를 단순화하여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편

□ R&D 결과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있으나 활용도가 

낮아서 실효성이 없으므로 제도의 폐지 또는 재설계 필요

2) 주요 항목별 검토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조특법 제10조) 중 인력개발비

의 인정범위를 연구전담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비로 축소하고 중소기업 

연구전담 인력의 학력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할 필요

○ 중소기업 연구전담 인력의 학력기준 상향조정은 연구개발활동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

○ 제도의 단순화 차원에서 기업규모별로 차등 적용되는 공제방식 및 공제

율의 차이를 축소하는 노력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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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규모별 조세지원 격차의 축소는 중소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포기해

야 할 세제혜택의 크기를 줄이는 역할

□ R&D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조특법 제11조)는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범주로 포괄하여 적용하거나 앞서 언급한 특정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정비할 필요

□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조특법 제9조)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

록 단순화하는 차원에서 폐지 고려

□ 조특법 제12조~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취득 금액에 대한 과세특

례,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은 연구결과물의 

사업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들이지만 활용실적이 미미하고 정부지

원의 타당성을 찾기 어려우므로 전면적 폐지 또는 재설계하여 도입할 필

요

○ R&D활동은 실패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발단계의 정부지원은 타당

성을 가질 수 있지만 연구결과물의 사업화는 수익성에 의해 결정되므로 

세후 수익률을 제고하는 형태의 지원은 사업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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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정비방안

R&D비용 세액공제

▪인력개발비의 범위를 연구전담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비로 축소

▪중소기업 연구전담 인력의 학력기준 상향조정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조세지원 격차 축소

(중소기업이 대기업 성장시 포기하는 세제지원 축소)

R&D설비투자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범주로 포괄하거나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

R&D준비금 손금산입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단순화하는 차원에서 폐지

기술취득금액 과세특례

R&D특구 과세특례 등 

사업화 관련 지원

▪활용실적이 미미하고 정부지원의 타당성을 찾기 

어려우므로 전면적 폐지 또는 재설계

<표 Ⅲ-3> R&D 관련 주요 항목별 검토(안)

다. 근로자(소득공제)

1) 정비방향

□ 우리나라의 소득세수의 GDP 대비 비중은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크

게 낮은 상황이지만 소득세 관련 비과세·감면은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보

다 훨씬 커서 세수손실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소득재분배 기능도 저하

된 상황이므로 소득세 기능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개편

○ 소득공제 한도 축소 및 소득세의 누진성 강화 방안 검토 필요

□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의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CTC)

도입 등을 감안하여 중복지원 성격의 소득공제 항목들의 조정 필요

○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세제의 대상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까지 확대할 계획이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자녀장려

세제를 도입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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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지원과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을 세액공제 형태로 지원하게 됨

에 따라 과도한 중복지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공제 항목들의 조정

이 필요

□ 소득공제 항목 중 역진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항목들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별공제 항목들이므로 이를 교정할 수 있는 방향의 

개편을 고려

○ 특별공제 한도를 2,500만원으로 설정하는 조치를 이미 시행했으나, 평균

적으로 2,500만원 이상의 특별공제를 받는 계층은 소득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들이고 그 이하 소득에서도 역진성의 문제는 심각한 

상황(<표 Ⅱ-8> 참조)

○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

□ 특정한 정책목표를 위해 도입된 조특법상 공제항목들 중 정책목표를 상

당 수준 달성한 경우 축소 또는 폐지

2) 주요 항목별 검토

□ 소득세의 세수확보 및 소득재분배 기능 확대를 위해 공제방식을 소득공

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할 필요

○ 부녀자 공제, 자녀양육비, 다자녀공제, 출생·입양 공제 등 추가공제항목

은 EITC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 도입과 연계하여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

○ 보험료 등 특별공제 항목의 공제방식도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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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정비방안

부녀자 공제 자녀양육비,

다자녀공제, 출생ㆍ입양 공제 등 
추가공제 항목

▪EITC 제도의 확대, 자녀장려세제 도입 등을 감안하여 
세액공제로 전환

의료비 등 특별공제 ▪역진성이 강하게 나타나므로 세액공제로 전환

<표 Ⅲ-4> 근로자(소득공제) 관련 주요 항목별 검토(안)

라. 중소기업

1) 정비방향

□ 중소기업은 새 정부가 구현하고자 하는 창조경제의 핵심 주체이므로 혁

신성향을 배가하고 고용창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관련 비

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

○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조세지원제도들을 보다 고용 친화적이고 혁신 지

향적 제도로 개편

○ 창업·엔젤투자 관련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제

도를 개편할 필요

□ 흑자 중소기업들에 대한 조세지원은 유지하되, 정책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과세형평성을 저해할 정도로 특정 업종 또는 고소득 개인사업자에게 혜

택이 집중되는 제도들은 우선적으로 정비

□ 중소기업 보호 및 배려 차원의 지원은 세제지원보다는 금융 및 예산지원

과 공정거래 강화 등의 여타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세제지원의 혜택을 보는 중소기업들은 이미 수익성을 확보한 기업들이

지만, 취약계층으로서 보호 및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중소기업들은 적자

상태여서 세제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없거나 세제지원의 혜택을 성장동

력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미한 수준의 혜택을 받는 기업들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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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항목별 검토

□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는 현금성 결제비율을 상당한 수

준으로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며 도입 당시의 정책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2013년 말 일몰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

○ 2000년 44.2%에 불과하던 현금성 결제비율은 2011년 92.2%로 크게 개선

□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본래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재설계하거나 축소할 필요 

○ 도입목적은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절약하

는 데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재활용 폐자원 또는 중고자동차 수집·판매자

의 소득보전 기능을 수행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 세액공제제도는 개인사업자들이 발급

하는 매출전표 등의 발급금액의 일정비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줌으로

써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로서 영세 개인사업자 배려

차원의 제도이므로 점차 축소 또는 폐지하고 관련 세출예산 사업으로 대

체할 필요 

○ 현행 공제한도 500만원을 축소하거나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필요

□ 농산물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수산물을 공급받거

나 수입할 때 현행 약 7.4%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나 

공제율이 지나치게 높은 상황이므로 공제율 조정 등으로 제도 축소 또는 

폐지 필요

○ 자체평가 대상의 비과세·감면제도가 아니지만, 면세유 및 기자재 영세율 

적용 등 여타 농어민 지원제도를 고려할 때 국내산 농산물에 포함된 부

가가치세액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7.4%나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것은 

형평성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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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정비방안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

▪현금결제비율(‘11년 92.2%)이 개선되어 정책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일몰 종료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본래의 정책목적을 달성토록 재설계하거나 축소

(본래 도입목적은 재활용 촉진, 환경보호, 자원절약이었으나 

실질적으로 재활용 폐자원 또는 중고자동차 수집ㆍ판매자의 

소득보전 기능)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현행 공제한도 500만원을 축소하거나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조정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축소ㆍ제도 폐지 또는 공제한도 설정

(면세유, 기자재 영세율 등 농어민 지원제도 고려할 때 국내

산 농산물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공제율이 지나치게 높음)

<표 Ⅲ-5> 중소기업 관련 주요 항목별 검토(안) 

○ 수입농산물은 수출국에서 영세율이 적용되고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대

상이므로 매입세액이 없지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허용

○ 공제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부당공제에 취약한 구조

- 매출액의 대부분을 의제매입세액공제로 부당공제받는 사례도 가능

 마. 저축지원

1) 정비방향

□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제도들은 고액 금융자산가들에게 보다 큰 혜

택을 주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여 취약계층의 저축을 지원하

고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 또는 폐지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2,000만원으로 인하하며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려는 정책기조를 훼손하지 않도록 분리과세 대상 금융상품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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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후속조치 필요

2) 주요 항목별 검토

□ 분리과세 대상 금융상품이나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상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 인하에 따른 조세회피수단으로 활용될 가능

성이 매우 크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한도를 설정할 

필요

○ 투자금액의 규모와 상관없이 전액 분리과세되는 부동산투자펀드, 선박투

자펀드, 해외자원개발펀드 등을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투자 

금액의 한도를 설정할 필요

○ 장기저축성 보험차익 비과세 상품도 한도 없이 비과세 대상이므로 소득

요건과 세제혜택의 한도를 설정할 필요

□ 수직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득요건이나 자산보유 요건을 강화하여 고

소득자나 고액자산가들이 취약계층 저축지원을 위한 금융소득 비과세·감

면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개편

○ 생계형저축과 같은 취약계층의 저축을 장려하는 제도들은 소득 및 자산

보유 요건을 강화하여 지원이 필요한 계층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

도를 다시 설계할 필요

○ 세금우대종합저축과 같은 일반인들도 가입할 수 있는 단순 저축지원 제

도나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지원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할 필요

○ 농협, 수협 등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에서 준조합원을 배제할 필요

- 준조합원은 1만원 정도의 출자금만 내면 얻을 수 있는 자격으로 현행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Ⅲ. 비과세·감면제도 정비기준 및 분야별 정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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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정비방안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한도 설정

▪소득요건 규정

부동산투자펀드,

선박투자펀드,

해외자원개발펀드 등

분리과세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투자금액 한도 설정

생계형저축 ▪취약계층 저축 지원제도는 소득 및 자산 보유요건 강화

세금우대종합통장 ▪일반인도 가입하는 단순 저축지원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

농협, 수협 등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세제지원
▪세제지원 대상에 준조합원 제외

<표 Ⅲ-6> 저축지원 관련 주요 항목별 검토(안) 

바. 기타 

1) 정비방향

□ 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비과세·감면제도는 단계적으로 축소하며 추가

적으로 확대되는 세입으로 세출예산사업을 통해 지원

□ 특정 계층, 특정 산업, 특정 경제행위에 대한 세제혜택을 과도하게 주는 

경우 과세형평성을 악화시키고 시장의 가격구조의 변화를 초래하여 효율

적 자원배분을 저해하므로 이러한 제도들의 개편 필요

□ 도입목적을 달성했거나 도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조세지원 제도들은 폐

지 또는 재설계하여 도입

□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내국인 근로자 또는 법인에 대한 역차별적 조세

제도에 대한 정비 필요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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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항목별 검토

□ 면세유 제도, 농어업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 등 중간투입재에 대한 

다양한 간접세 감면제도는 단계적으로 축소·폐지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간접세 감면제도의 혜택은 농어민뿐만 아니라 

중간재 생산자 및 최종재 소비자와 공유하게 되므로 정상적으로 과세하

고 필요시 세출예산사업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1974년 처음 도입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는 농어민의 소득보전 차원으로 전락하며 도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이므로 폐지 또는 재설계하여 도입 

○ 자경기간 산정 및 확인에 막대한 행정비용이 소요되고, 동 제도의 혜택

이 부재지주 및 상시 농업종사자가 아닌 자들에게도 주어지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

□ 장애인·환자수송·영업용 승용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중 렌트카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의 경우 자가용 승용차와의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조세회피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

할 필요

○ 렌트카의 경우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동일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감

가상각분을 제외한 차량가격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징수

- 1년 이상 장기 임대 계약하는 경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개별소비세 

납부를 회피하고 1년 동안의 감가상각분을 제외한 낮은 과세표준에 대

해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거나 1년마다 차량을 교환하며 조세회피 가능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당초 도입목적은 

2006년 실가과세 전환에 의해 증가한 세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것이었

으나 시가보상 도입 및 부동산 투기억제 필요성이 감소하여 세액감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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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정할 필요

□ 전자신고제도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는 상당한 수준의 정책목표를 달성했으므로 폐지 검토

○ 2011년 전자신고율은 법인세 97.5%, 소득세 87.8%, 부가가치세 80.3%

□ 폐광지역 카지노에 대한 개별소비세 저율과세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불

분명 

○ 사행성 산업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오히려 중과해야 하나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율과세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판단

○ 그러나 사행성 산업이라는 점, 그동안의 물가인상, 내국인의 카지노 입장

에 대한 개별소비세 기본세율이 5만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3,500원은 과도하게 낮은 수준이므로 대폭 인상할 필요

□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 감면제도(조특법 제121의2)는 외국인투자자에게 

이중혜택을 부여하는 과도한 조세지원으로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과도하

게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 외국인투자자가 법인을 설립하고 조세감면결정을 받게 되면, 법인세액을 

3~5년간 100% 감면받고 다음 2년 동안 50% 감면받는 세제혜택은 배당

가능이익을 증대시킴

○ 이는 다시 외국인투자자의 배당소득 감면제도에 의해 추가 감면을 받게 

되어 과세형평성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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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정비방안

면세유 제도,

농어민 기자재 영세율

▪단계적으로 축소ㆍ폐지하고 세율예산사업으로 취약계층 지원  

확대

(간접세 감면제도의 혜택은 농어민, 중간재 생산자, 최종재 

소비자와 공유하므로 농어민 지원효과 제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폐지 또는 재설계

(자경기간 확인 등에 막대한 행정비용이 소요되고,부재지주 

및 상시 농업종사자가 아닌 자들이 혜택을 보는 문제)

장기렌트카 개별소비세 

면제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조세회피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세액감면율 조정 필요

(시가보상 도입 및 부동산 투기억제 필요성 감소)

전자신고 세액공제

▪전자신고율이 높아 졌으므로 폐지 검토

(‘11년 전자신고율 법인세 97.5%, 소득세 87.8%,

부가가치세 80.3%)

폐광지역 카지노 

개별소비세 저율과세
▪저율과세를 유지할 필요성 불분명

외국인투자자의 배당소득 

감면제도
▪이중혜택을 부여하는 과도한 조세지원으로 폐지 검토

<표 Ⅲ-7> 기타 주요 항목별 검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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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책적 시사점

□ 명목세율 인상이나 새로운 세목의 신설과 같은 직접적인 증세방안을 고

려하지 않고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를 통해 세입기반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조세원칙을 준수하는 바람

직한 정책방향으로 평가

□ 앞에서 살펴본 정비기준과 분야별 정비방안에 기초한 비과세·감면제도 개

편은 다음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

○ 확대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세형평성을 저해하며 항구화·기

득권화로 세수기반을 잠식하는 비과세·감면제도들의 합리화를 통한 세

제 정상화

○ 대기업·고소득자에 집중된 세제혜택을 적정화하고 불요불급한 제도 정비

를 통해 중소기업·서민중산층의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세부담 형평성 

제고

○ 세출예산과 중복되거나 대체가능한 세제지원의 우선정비를 통한 재정의 

합리적 배분

□ 비과세․감면제도의 합리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일차적 정책

목표는 궁극적으로 과세형평성 제고 및 조세왜곡의 축소에 있지만 세수

확대라는 부수적 정책효과를 일정 부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고소득층에 유리한 제도를 우선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세제의 누진성을 

강화하며 과세형평성 제고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

○ 오랜 기간 만성적으로 유지되어 오던 비과세 감면제도들을 일제히 정비

함으로써 조세지원제도에 의해 추가적으로 왜곡된 자원배분을 어느 정

도 교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그러나 공약가계부상에 제시된 18조원을 향후 2017년까지 확보하기 위해

서는 정비대상 조세지원제도의 규모는 이보다 더 크게 설정하는 것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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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직함

- 이는 현재 조세지출 금액이 세수손실법에 의해 추정되고 있어서, 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 이후 경제주체들의 행동 변화에 따른 세수효과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세수손실법은 특정 제도의 수혜자이던 경제주체들이 해당 제도의 폐지 

이후에도 행동 변화 없이 해당 경제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조세지출 또는 세수확보 규모를 추정하는 방법

- 이러한 가정과는 달리 현실에서 경제주체들은 제도의 변화에 반응하여 

행동의 변화를 갖게되므로 세수손실법에 의해 추정된 세수확보 규모는 

실현되기 어려움

- 그러나 경제주체들의 행동 변화를 반영하여 세수의 증감을 추정하는 것

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정부의 목표 세수 18조원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조세지원제도들을 정비해야 함

□ 비과세·감면제도의 전면적 정비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정비 관행이 정착

되고 조세제도를 선진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나, 글

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는 세계적 경기침체 및 국내경기 부진 등 대

내외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정비대상 제도의 이해관계자들이 

크게 저항할 가능성

○ 지금과 같은 경기여건 속에서 명목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비

과세·감면제도의 정비는 실효세율이 인상되는 효과를 초래하므로 국내 

경기의 회복을 지연시킬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할 필요

○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비과세·감면제도의 속도 조절이 필

요할 수 있으나, 올해에는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

율성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의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우선적으로 추진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에 의해 경기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비과세·

감면 정비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경기회복 지연 등의 부정적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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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쇄할 수 있는지 보다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

□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사항은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국회와 정부가 공유하고 비과세·감면제도의 중장기 정비방안에 

대한 합의를 빠른 시일 내에 도출하고 입법화함으로써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임

○ 제도적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은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고 

경제활동을 위축시킴

○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중장기 정비방안을 명확히 발표할 필요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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